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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대 ‘전체’

-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지역 격차의 비교 -*1

박인권**2

‘Part’ vs. ‘Whole’: Comparison betwe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Whole Population in Terms of Inter-

regional Disparities in Quality of Life*

Park, In-Kwon**

국문요약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역량

의 9개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지역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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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population as 

a whole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gap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non-capital regions based on the ca-

pabilities approach. To this end, we selected indicators that can measure nine dimensions of capabilities, such as in-

come, housing, health, and social relations, calculated indicator valu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whole 

population, and standardized them.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the SUR model were used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spariti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non-capital regions betwe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fferences are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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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in the most unfavorable direction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non-capital regions.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non-capital regions is not larg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otal pop-

ulation average, but the inter-regional gap is still significa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se 

results show the limitations of ‘average’ regional polici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averag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study is significant to illustrate the ecological errors that may arise in regional problem analysis.

Key Words: �Socially underprivileged, inter-regional disparities, capabilities approach, place prosperity, people 

prosperity, ecological errors

1. 서론

전통적으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에 대한 학술적 논

의들은 주로 지역 간 격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역의 총합 또는 평균적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이 지

역 간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러한 평균적 지역 격

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지역균형발

전’을 위해 채택된 여러 가지 정부시책과 규제는 그러

한 노력의 결과물들로서, 그것들이 적어도 평균적으

로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강현수 

외, 2013).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적 접근이 간과해온 것은 지

역발전이 초래하는 사회 분배적 효과의 차별성이다. 

전체 인구 평균의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

고 하더라도 사회적 분배의 정의가 자동적으로 실현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똑같이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지역 내부의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면, 지역의 

성장이 특정 계층의 삶의 질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

로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사

회적 약자 계층은 지역발전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

고 지역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

해 있을 수 있다. 지역발전의 사회 분배적 효과에 천

착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역발전의 사회 분배적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균질적 공간으로 바라보고 거시적, 

평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계층적 차별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 신체적 조건, 성

별, 연령, 국적 등 사회적 기준에 따른 다양한 계층 간

에 지역발전의 효과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배분되는지

를 살펴야 한다. 특히 빈곤층, 장애인, 여성,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정립되어 온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

인 사회적 형평성(equity)을 실현하는 것과도 일맥상

통한다(Campbell, 1996).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발전이 사회 계층 간에 어떻게 차별적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회계층별 삶의 질이 지역 간

에 얼마나 균형을 찾아가는지 등의 질문은 단지 평균

적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용도시’ 또

는 ‘포용적 지역사회’ 등 역시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

에서 지역발전의 분배적 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인권, 2015; 박인권·

이민주, 2016; 남기범, 2018; 변미리, 2018; 김수진, 

2018).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격차에 대한 많은 실

천적, 학술적 논의들은 이러한 분배적 효과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인

구 평균의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에 대해서 주목해오는 동안, 이의 분배적 효과는 대체

로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평균적 격차가 해소되

면 사회적 분배 정의도 대체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지역 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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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격차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형평의 문

제까지 바라볼 여유가 미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하

지만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하

는 현 상황에서는 과연 이러한 믿은 또는 전제를 심각

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정책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인 

‘장소의 번영’ 대 ‘사람의 번영’ 논쟁에서 일찍이 논의

된 바 있다. 위닉(Winnick, 1966)은 경제적으로 쇠퇴

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려

운 개인들을 번영케 하려는 목표와 본질적으로 충돌

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쇠퇴지역에 대한 

지원이 응당 지원받아야 할 빈곤한 사람들에게 돌아

가지 않고, 부동산 등 지역 자원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쇠퇴지역과 같이 장소를 표적으로 하는 정책은 사

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분배 정책으로는 효과적이

지 못하다고 지적한다(Bolton, 1992; Crane & Man-

ville, 2008). 그런데 이처럼 장소와 사람의 번영이 서

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생태학적 오

류(ecological fallacy)’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Edel, 

1980).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어떤 장소 내 지

리적 근접성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들 ‘집단’을 개인들

의 평균적 속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그 집

단 속성과 ‘개인’ 속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살고, 못 사는 지

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못산다는 인식이 근저에 자

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의 속성과 개인의 속성을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생태학적 오류가 장소의 번영

과 사람의 번영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 역시 집단 내 이질성을 

간과할 때 생태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평

균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더라도 여전히 빈민 

등 하위집단(subgroups)의 삶의 질은 지역 간에 여전

히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지역 내부 개인들의 속성이 

균질적이지 않고 지역 내부의 개인 간 분포가 지역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의 정책적 관심

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한 사람들을 비

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역 

내 이질성과 하위집단의 삶의 질에 직접적 관심을 가

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즉 ‘부분’

과 ‘전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전체 인구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격차에 비해 더 큰 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바

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비교

하되, 전체 인구의 평균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배

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격

차도 함께 분석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를 통해 사회적 계층에 따른 지역 격차의 차별성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지역 격차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

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지역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1) ‘장소의 번영’ 대 ‘사람의 번영’

지역 이론과 정책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이른바 ‘장소의 번영’ 대 ‘사람의 번영’ 접근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 논쟁은 낙후 또는 쇠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나 수단이 장소에 기반을 

둬야 하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에 기반을 둬야 하는지

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위닉(Winnick, 

1966)이 명시적으로 두 접근의 차이를 지적한 이래, 

두 접근은 지역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식에서 상반되

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곤 했다(강현수, 2010). 최

근에도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을 비판하는 세계은행

과 이를 옹호하는 EU/OECD 간에 논쟁이 전개되어 

지역정책에 있어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장재

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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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개발, 낙

후지역 지원 등과 같이 장소 기반 접근을 지향하는 지

역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들 

전체와 부분의 동질성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못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층

이나 빈곤층 모두 다 못살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발

전시킴으로써 주요 정책대상인 빈곤층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낙후 또는 쇠퇴 

지역의 경우 지방 재정의 취약으로 인해 교육, 의료, 

치안 등 서비스 수준이 점점 하락하여 지역주민 ‘모두’ 

삶이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경우 장소 지원 정책을 통

해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면 지역주민 ‘모두’ 혜택

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접근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하

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정책대상 집단 또는 개

인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하나로 보

고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Crane & 

Manville, 2008; 강현수, 2010).

이와 달리 사람 기반 접근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 

간 이질성과 차이에 주목하여, 정부의 정책이 지역 전

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 또는 하위집단(부분)

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복

지 급여, 교육, 고용 정책 등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소무차별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는 것이다(Gill, 2010).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국가 

개입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지역’ 자체라기보다 거

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고르게 잘 살게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되

는 실업자, 빈민 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 기반 접근에 따

르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어려운 처지

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거주

하는 장소를 지원하는 지역정책을 시행하기보다, 개

인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직접적인 표

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Winnick, 

1966; Edel, 1980; Bolton, 1992; Glaeser, 2005; 

Glaeser, 2007).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위닉

(Winnick, 1980)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그

는 잘사는 지역에서 걷은 세금으로 못사는 지역을 보

조하는 것은 부유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

곤한 지역에 사는 부유한 사람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Winnick, 1966). 그 결과 잘

사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역정책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되고, 못사는 지역의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부

정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서도 지역정

책의 혜택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Winnick, 1966: 280). 응당 혜택을 봐야 하는 가난

한 사람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 은행가, 소매상 등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

유로운 신고전파 도시경제학 모형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 이 모형에서는 지역에 주어지는 공공 서비스와 인

프라 제공 등 지역의 모든 어메니티는 결국 토지가격

으로 자본화(capitalization)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

속된다(Edel, 1980; Graves, 1983; Knapp & Graves, 

1989). 이런 상황에서 지역발전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

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지역에 대한 투자

가 해당 지역의 지가를 높여서 낮은 지가 때문에 그곳

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는 지역 간 빈부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키고(Goudie & Ladd, 1999), 아울러 지역 주민의 

안녕, 즉 삶의 질에 심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자연

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정책 수립에서 장소 기반 접근과 사람 

기반 접근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안녕(well-being)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지역정책의 효과가 계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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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취한

다고 볼 수 있다. 장소 기반 접근은 지역의 활성화가 

곧 주민의 모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보는 

반면, 사람 기반 접근은 지역 내 주민의 이질성에 주

목하여 장소와 무관하게 개인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이론

적 주장은 둘 다 타당성을 지니는 측면이 있으므로, 

어떤 접근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1)

(2) 지역정책의 생태학적 오류

장소와 사람의 번영 사이의 충돌 문제의 근저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인식론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찍

이 에델(Edel, 19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둘 사이

의 충돌과 불일치는 지역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관찰과 추론의 대상의 불일치에서 오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전체에 대한 자

료 또는 집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전체를 

구성하는 개인에 적용하여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오류

를 말한다(Babbie, 2012: 103-104). 여기서 생태(ecol-

ogy)는 개인이나 하위집단(subgroups)으로 이뤄진 전

체 집단을 의미한다. 흔히 언급되는 생태학적 오류의 

예로는 종교와 자살률 사이의 관계 문제가 있다. 특정 

종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게 나오는 관찰

로부터 해당 종교 신자가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오류일 수 있는데, 그것

은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들이 해당 종교 신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비신자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에서 생태학적 오류는 관찰 또는 설명의 

집계(aggregation) 수준과 추론 또는 해석의 집계 수준

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Drewe, 1977: 41). 관

찰은 큰 집단 또는 큰 공간적 집계 단위로 이뤄진 반

면 추론과 해석이 더 작은 집단이나 개인의 행위에 대

한 것일 때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지역

의 소득을 비교할 때 A 지역의 평균 소득이 B 지역의 

평균 소득보다 높다 하더라도, 두 지역의 하위집단의 

소득 역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A 지역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

을 간과하고 전체 인구 수준의 비교를 바탕으로 국가

가 B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사회계층에 따라 주거지가 구분되는 주거지 

분리(segregation)가 완벽하다면 지역 전체에 대한 분

석결과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더라

도 생태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도시를 포함하여 현대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사

회적 경제적 배제의 힘이 작동하여 주거지 분리 경향

이 보인다(박세훈·정소양, 2010; 이상록, 2012; 박윤

환, 2011; 배순석·전성제, 2006; Lichter et al., 2012; 

Kain, 1968; Musterd, 2006; Harsman, 2006). 하지

만 실제로는 ‘완벽한’ 분리는 찾기 어렵고 지역을 구분

하는 경계가 매우 다양한 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

하고 있어서, 지역의 집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생태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Edel, 1980: 179).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은 행정구역과 같은 장소 단

위로 집계해서 지역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쇠퇴 

또는 낙후지역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을 선택한다. 여기서 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 

전체 인구이다. 이것은 행정적, 정치적 이유에서 이

러한 방식의 접근이 선호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는 매우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방식이다(Bolton, 1992: 

189). 하지만 생태학적 오류에 관한 사실은 지역정책

이 표적으로 삼는 개인 또는 하위집단의 분포가 행정

구역이라는 집계 단위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지역 단위의 분석을 토대로 

한 지역정책은 정당성을 잃게 되므로, 국가 정책의 대

상이 되는 개인 또는 계층을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수준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이들의 삶의 질

을 직접 관찰해야지 지역 평균과 같은 집계자료를 이

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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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에 대한 역량 접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즉 안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안녕의 개념과 평가방법을 명확

히 정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아마티아 

센(Amartya K. Sen)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마사 누스

바움(Martha C. Nussbaum)과 후속 연구자들이 체계

를 정립한 역량 접근법을 주목하고자 한다. 

센(Sen, 1985)은 공리주의적 안녕 개념과 존 롤즈

(John Rawls)의 정의론의 안녕 개념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역량(capabilities)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통

적 공리주의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효용을 기준으로 

안녕을 측정하지만, 주관적 행복감과 주관적 효용을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객관적 기준의 안녕과 배치되

는 경우도 종종 있다(Clark, 2005). 한편, 롤즈의 정

의론은 객관적 자원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안녕은 

자원이 분배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센

은 사람들의 신체조건과 같은 개별적 능력이나 사회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동등한 자원이 주어지더라도 

안녕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Sen, 1985; 

Sen, 1993; 목광수, 2010). 인간의 안녕은 그 사람이 

가진 자원 이외에도 신체, 사회, 경제, 제도 등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센은 사람의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기능(function-

ings)’과 ‘역량(capabilitie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인

간의 안녕은 건강하고 배부른 상태, 음악 공연을 보

는 활동 등처럼 그 사람이 가치를 둘 만한 ‘상태나 행

위(beings and doing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 상

태와 행위를 그 사람의 ‘기능’으로 정의하며, 어떤 사

람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그 사람이 가진 

자원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조건

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결정된 기능의 부분 집합

을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한다. 역량 접근에서 삶의 

질 또는 안녕은 이렇게 정의된 역량과 다름없다(Sen, 

1985).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 삶의 질 지역 격차 관련 선행 연구

삶의 질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를 비교

한 연구들은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

군 또는 시·도와 같은 지역을 집계 단위로 하여 지역 

내 계층 구분 없이 전체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다. 삶

의 질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역별로 전체 인구의 평균

적 수준을 측정하여, 이 값을 지역 간에 비교하는 방

식으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는 소득, 생

산 등 경제성장 관련 지표에 주로 의존하던 이전의 연

구와 달리 ‘지역발전’의 평가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하였다. 이들 연구는 명시적으로 ‘삶의 질’을 언급하지 

않지만,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생활환경,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지표들로 관심을 

확장하여 지역 격차를 분석하였다. 시·도, 시·군·

구, 또는 권역을 분석 단위로 하여 지표들을 선정하

여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등의 방법으로 지역 간 격차

를 비교하였다(이주희, 2002; 김덕준, 2003). 그러나 

이들 초기 연구들은 단지 경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지

역발전 지표의 영역을 생활환경, 교육문화, 공공안전, 

교통 및 기반시설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으

로 확장하고 있을 뿐, 삶의 질의 가치를 명시적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중

시되면서, 지역 격차 연구에서도 삶의 질이 명시적 평

가 기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승환(2005)은 

서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지방세 수

입, 대기업 수와 종사자 수, 공유재산, 인구 밀도 등

을 이용하여 생활환경지수를 만들어 서울시 자치구

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그 후에도 명시적으로 삶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교육·사회복지·문화·재정·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지

역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경수·김형빈, 

2006; 우영진 외, 2008; 이규환·서승제, 2009).

그러다가 최근의 연구들은 삶의 질 또는 안녕에 대

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격차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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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삶의 질에 관한 깊은 개념적 성찰을 바

탕으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 

격차를 분석한다. 우선 구교준 외(2012)는 역량 접근

법을 이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센의 역량접근법을 발전시킨 누스바움(Martha Nuss-

baum)의 목록을 이용하여 지역들의 수준을 평가하였

다. 초기 연구여서 ‘기능’과 관련된 역량의 여러 지표

를 포괄하지는 못하였지만 역량 접근을 통해 안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한 보기 드문 시도라는 의의를 갖

는다. 박인권(2018)은 역량접근법의 철학에 좀 더 충

실하게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삶의 질의 지

역 격차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의 관점

에서 우리나라 시·군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간 지역 격차를 비

교하였다. 

이 외에도 김선기·박승규(2014)는 삶의 질 관련 다

양한 개념과 지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삶의 질 분

석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56개 ‘지역생활권’ 

단위로 삶의 질의 수준을 측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분

석하고 있다. Kee et al.(2015)는 지역사회 수준의 안

녕을 측정하기 위해, 커뮤니티 웰빙의 6가지 구성요

소로서,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자연·인프라 

자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집합체인 커뮤니티가 

이들 자본·자원을 잘 갖추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서인석(2015)은 Kee et al.(2015)의 커뮤니

티웰빙 지표를 활용 전국 27개 시·군·구를 집계 단

위로 하여 안녕의 수준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였고, 최

민호 외(2019) 역시 27개 시·군·구에 대해 그들의 커

뮤니팅웰빙 모형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고, 도

시와 농촌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의 관점에서 지역 격차를 분석한 연

구들은 최근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지역 내부의 이질성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지

는 못하다. 삶의 질에 관한 지역 격차 연구는 대부분 

지역 내 취약계층과 같은 하위집단에 대한 고려를 하

지 않고 집계 단위 전체 인구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

해왔다. 

(2) 연구의 차별성

‘장소의 번영’ 대 ‘사람의 번영’ 논쟁에서도 드러나듯

이, 지역의 총합 또는 평균적 발전이 그 내부의 사람 

특히 빈곤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이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이들 계층에 주목한 분석이 필요하

다. 필자의 이전 연구(박인권, 2018)는 지역 내부의 이

질성에 주목하고,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

적 약자 계층의 관점에서 지역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연구는 과연 기존의 지역 단위의 집계적 지역 격차 

분석이 생태학적 오류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

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서만 분석하

고 지역 전체 인구의 지역 간 격차와는 비교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바로 

그 생태학적 오류 문제에 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전체의 평균적 삶의 질 측면에

서 지역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계층 삶

의 질 지역 격차와 비교함으로써 전체와 부분의 차이

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의 지역 

연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태학적 오류를 다룬 임보

영·마강래(2016)의 연구가 좋은 보기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집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와 비집계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혼율/이혼 여부, 기초수급자 비율/기초수급 여부 

등 일부에서는 두 분석에서 대응하는 변수가 삶의 만

족도에 상반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집계 단위의 분석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론해내는 것에 오류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그 연구는 삶의 질 지역 격차 관련 연구에

서도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생태

학적 오류의 검증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집계분석

과 개인 또는 하위집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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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입지라는 요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는데, 전체 인

구와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삶

의 질 격차가 지역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간 계층 사

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으로써 지역 격차 

연구의 생태학적 오류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자료와 연구방법

1) 분석지표와 자료

(1) 지표체계의 설정

역량 접근법을 현실에 적용하여 개인들의 삶과 사

회적 조건, 관련 정책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량 개념을 조작화해야 하며, 특히 규범적으로 갖추

어야 할 역량들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센과 함께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킨 누스바움은 이른

바 ‘기본 역량’ 혹은 ‘중심 역량’의 목록을 통해 존엄한 

삶을 위해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

하였다(Nussbaum, 2000: 78-80). 생명, 신체 건강, 

신체의 자유, 감각·상상·사고, 정서, 실천적 이성, 

소속감, 다른 종과의 공존, 유희, 환경에 대한 통제 등

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는 어떤 문화나 환경에서도 반

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기본적 역량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

으로서 이를 넘어선 고차원적 역량의 조작화는 사람

이 속한 사회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개발도

상국 절대적 빈곤층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기준이 선진국의 도시 중산층의 기준과 같을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질, 즉 안녕으로서 역량의 조

작화는 연구 문제와 대상, 지리적 범위 등 다양한 요

소들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Alkire, 2005; 

박인권, 2018).

역량 접근법을 바탕으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 공

식적 시도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

velopment Index: HDI)’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

수(Better Life Index: BLI)’가 있다. HDI는 기대수명, 

문해율, 소득 등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역

량으로서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United Nation De-

velopment Programme, 1990). 이 지표체계는 거시적 

조건이 다른 ‘국가’ 간 비교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한 국가 내 ‘지역’ 간 비교를 하기에는 지나치

게 단순하다(박인권, 2018: 87). HDI 지표체계를 보

완하기 위하여 OECD에서 제시한 BLI에서는 사람들

의 안녕이 크게 물질적 생활 조건과 삶의 질로 구성된

다. 물질적 생활 조건은 다시 소득과 부, 직업과 근로

소득, 주거 등 세 개 차원을, 삶의 질은 건강상태, 일

과 생활의 균형, 교육과 기술,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 연결, 환경의 질, 안전, 주관적 안녕 등 8개 차

원을 포함한다(OECD, 2011). 국내에서는 OECD의 

BLI 지표 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삶의 질 

또는 안녕을 국가 간 비교 또는 지역 간 격차를 분석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차용진, 2013; 정해식·김

성아, 2015; 이내찬, 2012; 구교준 외, 2012), 연구자

의 목적과 평가 대상에 따라 역량 접근법에 따른 지표

체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국가 내 지역 간 격차를 비교 분석하

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만든 지표체계를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의 관점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도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별 자료 구득이 가

능한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박인권(2018)

의 지표체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표체계는 

BLI의 차원, 누스바움의 기본역량 체계, 기타 관련 연

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지표체계는 ‘물질적 조건’

과 ‘삶의 기능’ 등 두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물질적 

조건은 소득, 주거, 직업 등 세 개 차원으로 구분되고, 

삶의 기능은 건강, 교육, 사회관계, 안전과 환경, 참

여, 유희 등 여섯 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그 지표체계

는 사회적 약자라는 하위집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역량접근법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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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체계라 판단된다. 

다만 그 지표체계는 사회적 약자의 안녕 수준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서 지역 전체 인구의 평균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지표들이 있다. 예컨대 공공임대주

택 재고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저학력자 비율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 평균을 구하

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안전과 환

경 관련 지표는 범죄율, 미세먼지 농도, 공원·녹지 면

적 등으로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만 해당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이 2대 영역의 9대 차원으로 구성된 지표체계

를 선정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162개 시·군

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에 비해 공개된 자료가 많고, 도시계획 결정 범

위, 노동시장, 장소 정체성과 소속감의 범위와 더 잘 

일치한다. 오늘날 광역화되는 생활권의 범위를 고려

하더라도 자치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시·군 단위가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차

별받거나 배제되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박인권, 2018: 79).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으로서(Rose, 2016),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은 차별·배제되며 사회적 약자가 되

곤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약

자는 빈곤층, 저학력자(25세 이상 초졸 이하), 장애인

(활동제약자), 여성, 노인(65세 이상), 청년(15~29세 

이하)을 포함하였다. ‘빈곤층’은 상이한 지역 물가수준

과 지역 내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상대적 빈곤 인

구, 즉 균등화 소득이 지역별 중위소득의 1/2 이하인 

인구로 정의한다. 하지만 모든 지표에 대해 이들 사회

적 약자의 하위집단별 자료가 가용하지는 않기 때문

에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빈곤층 등 일부 사회적 약자 

계층만을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이

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의 전체 인

구 대비 비율을 산출하면 <표 2>와 같다. 각 집단 간 

중복된 인구도 많고, 상이한 자료가 집계에 사용되어 

<표 1> 역량 지표체계의 설정

영역 차원
지표 내용

사회적 약자 전체 인구 평균

물질적 조건

소득 상대적 빈곤율(-)*: 지역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 전체 인구 소득의 평균

주거
제20백분위수 PIR(-)*: 하위 20% 월가구소득 대비 하위 20% 

주택가격 비율

평균 PIR(-): 평균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 비율 PIR

직업
사회적 약자 고용률: 저학력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의 고용률에 

대한 z-점수의 평균
전체 인구 고용률

삶의 기능

건강 저소득층 기대수명: 소득이 하위 20% 미만 인구의 기대수명 전체 인구 기대수명

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연수: 2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의 교육연수에 대한 z-점수의 평균
25세 이상 인구 전체 평균 교육연수

사회관계
빈곤층 사회관계망: 상대적 빈곤 인구가 한 달 동안 이웃과 접촉한 

횟수의 평균
전체 인구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사회적 약자 사회활동 참여비율: 저학력자, 실업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 비율에 대한 z-점수의 평균
전체 인구 사회활동 참여비율

정치참여
사회적 약자 투표율: 지방선거에서 여성, 청년, 노인의 투표율에 

대한 z-점수의 평균
전체 유권자 투표율

유희 
빈곤층 여가활동 참여비율: 한 달에 1회 이상 여가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율
전체 인구 여가활동 참여비율

주: �(-)는 빈곤율과 PIR 등 부정적 지표로서 지표 값이 커질수록 해당 차원의 점수가 작아지므로 지표 값에 (-)를 붙여서 산출한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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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총 인구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은 무시할 수 없

을 만큼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지표 값을 구한 후 하나의 점수로 통합

하기 위해서, 여성 등 수가 많은 하위집단이 지배적으

로 결정하는 것을 막고 집단별 동일한 가중치를 주기 

위해 표준화 점수(z-점수)를 구하여 평균값을 산정하

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구

총조사 등과 같이 일반에 공개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통

해 얻었다. 또한 기준연도는 여러 지표들에 대한 자료 

습득이 가능한 2015년으로 하고, 해당연도에 대한 자

료가 없는 지표는 가장 가까운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사회적 약자의 지표와 평균 

인구의 지표로 구분되었으며, 출처와 기준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한편, 종합 지수의 산출은 지표 간 단위와 분포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z-점수 산출 후 합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종합지수에 기여하는 개별 지표

의 가중치는 별도로 조사된 바가 없고 특정 지표들이 

다른 지표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으

므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를 살펴보았다. 9개 차원에 대해 사회적 약자 지표와 

이에 대응하는 전체 인구 평균 지표에 대해 각각 수

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계산한 후, 두 지표의 격차

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

시들의 인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아서, 순수하게 수

도권 입지 효과, 즉 순격차만을 보기 위해서는 인구

수를 통제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많

은 인구 자체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결과로 보고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인구수의 차이 효과까지 포함하

는 총격차를 비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총격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사용하고 순격차를 비교하는 방

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였다.

(1) 총격차 분석: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먼저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약

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삶의 질 지표들의 수도

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

해 이 연구에서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하였

다. 이 검정은 한 집단에 대해 적용한 어떤 치료 또는 

정책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거나, 짝을 이룬 두 집단의 

관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이다(Wilcoxon, 1945).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지만, 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비모수 검정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이 사용된다(송문섭 외, 2015). 이 연구

에 사용된 지표들은 대부분 평균 또는 비율이므로 표

본의 크기가 크다면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자료는 정

규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이 검정에 사용되는 표본의 

<표 2> 사회적 약자의 비율

하위집단 비율

빈곤층(지역 중위소득 1/2 미만) 12.6%

저학력자(25세 이상 초졸 이하) 9.82%

장애인(활동 제약) 11.1%

여성 50.8%

노인(65세 이상) 13.3%

청년(15~29세) 16.5%

자료: �빈곤층은 지역사회건강조사(2015), 그 외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인구총조사(2015)를 이용함.

<표 3> 자료 출처

지표 차원 출처(기준 연도)

소득 지역사회건강조사(2015)

주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원자료(2016)

직업 인구총조사(2015)

건강 강영호(2015)

교육 인구총조사(2015)

사회관계 지역사회건강조사(2015)

사회참여 인구총조사(2015)

정치참여 제6회 전국지방선거투표율 통계자료(2014)

유희 지역사회건강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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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N=33)가 크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2)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연구는 t-검정 대

신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의 안녕을 나타

내는 지표에 대해 각각 지역별 z-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각 지역이 두 사회집단(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

구) 안녕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전국적 위치를 파악하

기 위해서이다. 해당 지표에 대한 각 지역의 z-점수는 

그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어떤 지역의 z-점

수가 0보다 크다면 그 지역은 해당 지표에 대해서 평

균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권 도

시들의 z-점수를 살펴보면 해당 지표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각 지표에 대해 수도권 도시의 z-점수는 0

보다 크다.

수도권 도시들의 z-점수가 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

는 것은 해당 지표에 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우수

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33개 시·군별로 사회적 약자 계층

과 전체 인구에 대한 동일 차원 지표의 z-점수를 쌍으

로 비교(matched pair comparison)하여, 수도권-비수

도권 간 격차에 있어서 두 사회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

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때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2: �각 지표에 대해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자 

계층의 z-점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에 대해 수도권 도시들의 z-점

수가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도시들보다 큰 지표가 있

다면, 해당 지표에 대해 수도권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도시에 대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z-점수가 전체 인구의 z-점수보다 크다면, 사회적 약

자 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전체 인구의 수도

권-비수도권 격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의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시·군 j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 집단 쌍

에 대한 z-점수 차이 dj = zSUj - zMj를 계산한다. 다음

으로 이 차이의 절댓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순번에 

해당하는 등수(rank)와 차이의 부호(sign)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호순위 rj = sign(dj)•rank(|dj|)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통계량은 이 부호순위의 합으로 계산

하고, 이 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만약 이 값이 

0에 가깝다면 두 집단의 차이는 없고 0보다 훨씬 크거

나 작다면 체계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순격차 분석: SUR 모형

다음으로 간단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수를 통

제한 상태에서 역량 지표 값과 수도권 입지 사이의 관

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가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회귀

모형은 하나의 지역에 대해 전체 인구에 대한 식과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식 등 두 개의 식으로 이뤄진 연립

방정식 형태를 띤다. 이 모형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

지만 동일지역에 대해 두 식의 오차항이 상관성을 가

질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SUR 모형을 구축

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 

각 지역들의 지표별 z-점수를 산출한 후 두 z-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더미를 

설명병수로 하는 회귀식을 구축하였다. 이때 아래 식

과 같이 인구수(로그)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수도권 

입지의 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가 많

은 도시의 자료에 큰 가중치를 주기 위해 인구수를 가

중치로 사용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zSU = β10 + β11ln(인구) + β12수도권 + ε1

zM = β20 + β21ln(인구) + β22수도권 + ε2

위 식에서 종속변수 z는 지표의 z-점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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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래첨자 SU는 사회적 약자를, M은 전체 인구의 

평균을 나타낸다. 수도권 더미의 계수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격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계층 

식의 계수(β12)와 전체 인구 식의 계수(β22)를 비교하면 

해당 지표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수도권 더미의 계수는 0보다 크다(β12＞0, 

β22＞0).

가설 4: �사회적 약자 계층 식의 수도권 더미 계수와 

전체 인구 식의 수도권 더미 계수가 다르다

(β12≠β22).

4. 사회계층별 역량 지역 격차의 비교

1)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여기에서는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수도

권-비수도권 간 총격차를 파악하고(가설 1),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 이 지역 격차에 차이가 

있는지(가설 2) 비교해보자. 이는 앞서 설명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물질적 조건 영역의 소득, 주거, 직업 차원에

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자 계

층의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해 보자. 우선 <표 4>의 세 

번째 열은 각 지표에 대한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도권 도시들의 ‘z-점수 평균’을 보여주고 있

는데, 이 점수가 0보다 크면 수도권 도시들이 비수도

권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보면, 전

체 인구에 대해서 소득은 수도권이 유리하지만 주거

와 직업의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이 유리함을 알 수 있

<표 4>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N = 수도권 33개 시·군)

영역 차원 z - 점수 평균
z - 점수 차이

(zSU - zM)
관측 수 순위 합

검정통계량 

ｚ값

검정결과

(H0: zSU - zM)

물질적 

조건

소득
약자 0.983*** 양 14 245

-0.63 채택
전체 1.042*** 음 19 316

주거
약자 -0.067 양 30 534

4.53*** 기각
전체 -0.826*** 음 3 27

직업
약자 -0.785*** 양 9 148

-2.37** 기각
전체 -0.647*** 음 24 413

삶의 

기능

건강
약자 1.117*** 양 20 373

1.65* 기각
전체 1.042*** 음 13 188

교육
약자 1.161*** 양 20 338

1.03 채택
전체 1.105*** 음 13 223

사회관계
약자 -1.162*** 양 10 179

-1.81* 기각
전체 -1.080*** 음 23 382

사회참여
약자 0.428** 양 28 523

4.33*** 기각
전체 0.028 음 5 38

정치참여
약자 -0.894*** 양 26 426

3.24*** 기각
전체 -1.054*** 음 7 135

유희
약자 0.510** 양 25 534

2.60*** 기각
전체 0.287* 음 8 27

종합
약자 1.290** 양 28 537

4.53*** 기각
전체 -0.104 음 5 27

주: * p＜.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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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z-점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윌콕

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지

표에 대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약자 계층의 경우는 전체 인구와 달리 주

거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불리하지 않다. 

다음으로 삶의 기능 영역의 건강, 교육,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차원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체 인구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지표를 비교

해 보자. <표 4>의 세 번째 열의 z-점수 평균을 보면 

사회관계와 정치참여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유의미하게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이 사회

관계와 정치참여 차원에서 우수한 것은 공동체 문화

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비

수도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건강, 

교육, 사회참여, 유희 등 나머지 차원에서는 수도권이 

모두 유리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가설 2) 살펴보자. 두 집단 사이에 z-점수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윌콘슨 부호순위 검정

을 통해 검정한 결과를 보자. <표 4>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열 ‘검정통계량 z값’과 마지막 열의 ‘검정결과’를 

보면 소득과 교육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약

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영역을 보자. 소득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전체 인구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

다 유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두 집단 간 

차이도 없다. 반면 주거 차원에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가 전체 인구의 지역 격차에 비해 심하지 않다. 즉 수

도권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상황이 비수도권에 비

해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차

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 모두 수도권이 비

수도권보다 더 불리한데, 사회적 약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삶의 기능 영역을 보자.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교육 차원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는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나머

지 차원들을 보면, 사회관계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비수도권의 동일집단과

의 비교에서 수도권의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사회관계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

에 비해 좋지 않은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상황이 특

히 더 좋지 않다. 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도시에서 

발견되는 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고독사’와 빈곤층 가

족 동반자살과 같은 현상에서도 확인되는 사회적 약

자 사회관계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건강, 교육, 사회참여, 유희 차원에서는 전반적

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수한 편인데, 건강, 

사회참여, 유희에서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도권-비

수도권 격차는 전체 인구의 지역 격차에 비해 더욱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은 상황이 매우 열악하

다. 

마지막으로 안녕의 9개 차원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

를 주어 종합한 삶의 질 종합지수를 보면 매우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경우에는 수도

권이 비수도권보다 유의미하게 유리한 반면, 전체 인

구의 경우에는 두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여기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해

서는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격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약자 계층

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유리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SUR 모형 추정 결과

여기서는 인구수를 통제한 상태의 수도권-비수도

권 간 순격차를 파악하고(가설 3),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 이 지역 격차에 차이가 있는지(가설 

4) 비교해보자. 이는 앞서 설명한 SUR 모형의 검정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물질적 조건 영역의 소득, 주거, 직업 차원 지

표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살펴보자. 이

는 <표 5>의 추정결과에서 수도권 더미 변수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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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UR 모형 추정 결과(N = 전국 162개 시·군)

영역 차원 변수/통계
사회적 약자 전체 인구

가설검정

H0: β11 = β21

Coef. Std. Err. Coef. Std. Err. χ2 결과

물질적 조건

소득

ln(인구) 0.116*** 0.029 0.246*** 0.030

2.66 채택
수도권 0.577*** 0.091 0.453*** 0.095

상수 -1.195*** 0.387 -2.632*** 0.402

R-Squared 0.363 0.476

주거

ln(인구) -0.055 0.035 -0.514*** 0.047

24.38*** 기각
수도권 -0.163 0.111 -0.748*** 0.148

상수 0.904* 0.470 6.557*** 0.627

R-Squared 0.046 0.588

직업

ln(인구) -0.271*** 0.029 -0.191*** 0.030

8.00*** 기각
수도권 0.316*** 0.092 0.420*** 0.093

상수 2.746 0.391 1.740*** 0.396

R-Squared 0.348 0.221

삶의 기능

건강

ln(인구) 0.244*** 0.028 0.315*** 0.032

2.35 채택
수도권 0.816*** 0.087 0.907*** 0.101

상수 -2.783*** 0.370 -3.802*** 0.430

R-Squared 0.633 0.648

교육

ln(인구) 0.354*** 0.025 0.379*** 0.021

22.93*** 기각
수도권 0.540*** 0.080 0.381*** 0.067

상수 -4.031*** 0.338 -4.288*** 0.286

R-Squared 0.704 0.761

사회관계

ln(인구) -0.287*** 0.026 -0.256*** 0.023

11.35*** 기각
수도권 -0.420*** 0.083 -0.304*** 0.074

상수 3.090*** 0.352 2.659*** 0.314

R-Squared 0.586 0.562

사회참여

ln(인구) 0.011 0.037 -0.088** 0.040

96.08*** 기각
수도권 0.099 0.116 -0.446*** 0.126

상수 -0.008 0.4933 1.416*** 0.536

R-Squared 0.008 0.149

정치참여

ln(인구) 0.016 0.032 -0.083*** 0.030

17.91*** 기각
수도권 -0.071 0.100 -0.183* 0.094

상수 -0.738* 0.425 0.469 0.401

R-Squared 0.003 0.105

유희

ln(인구) 0.365*** 0.039 0.327*** 0.039

14.51*** 기각
수도권 0.009 0.124 -0.258** 0.124

상수 -4.222*** 0.526 -3.668*** 0.527

R-Squared 0.394 0.307

종합

ln(인구) 0.492*** 0.113 0.137 0.107

71.68*** 기각
수도권 1.703*** 0.356 0.222 0.339

상수 -6.236*** 1.513 -1.550 1.549

R-Squared 0.304 0.020

주: * p＜.1, ** p＜.05, ***p＜.01, 모든 모형의 관측 수는 16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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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주거만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하고 소득과 직업 모

두 수도권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윌콕슨 부

호순위 검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비교할 

때, 직업 차원의 지표에서도 비수도권이 유리했던 결

과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 도시의 고

용률이 더 낮지만, 동일한 규모의 도시들을 비교하면 

수도권의 고용률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

미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윌콕슨 보

호순위 검정과 마찬가지로 주거 지표의 경우 전체 인

구에서는 수도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리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삶의 기능 영역의 건강, 교육,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차원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보자. 수도권 더미변수의 계수를 보면, 전

체 인구의 경우는 건강과 교육만 수도권이 유리하고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등 나머지 차원

에서는 모두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불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앞서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들을 비교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때

는 대체로 사회참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고, 유희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더 유리

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모형

에서는 건강과 교육은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수도

권이 유의미하게 유리하고 사회관계는 여전히 수도권

이 유의미하게 불리하다. 하지만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등은 전체 인구와 달리 수도권-비수도권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가설 4) 살펴보자. 두 집단에 대해 추정한 모형의 수

도권 더미의 회귀계수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즉 

H0 : β11 = β21을 검정한 결과를 보자. <표 5>의 마지막 

열은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 χ2(1)의 값과 검정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소득과 건강을 제외

한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 사이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영역을 보자. 앞선 윌콕슨 부호순위검

정 결과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즉, 소득 차원

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반면, 주거 차원에서

는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격

차가 전체 인구의 지역 격차에 비해 심하지 않다. 또

한 직업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 모두 수

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유리한데, 사회적 약자는 전

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다.

다음으로 삶의 기능 영역을 보자. 이 영역에서도 인

구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한 결과와 대체

로 유사하다. 사회관계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수도

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에 비해 

비수도권과의 계층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거

나 동등하다. 다만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에서는 교육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SUR 추정결과

는 건강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차원에서는 모두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에 비해 비수도권의 동일 

계층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수를 보면 앞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즉, 사회적 약자 계

층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유의미하게 유

리한 반면, 전체 인구의 경우에는 두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

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

층과 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질 측면의 수도권-비수

도권 간 지역 격차가 전체 인구의 지역 격차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정책에

서 채택해온 전체 인구 평균 접근법의 한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직업, 건강, 교육,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등 역량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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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

를 표준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윌콕슨 부

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설정한 

4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설 1과 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한 가설로서 지표와 집단에 따라 수도권이 유리하

다는 가설이 채택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 대체

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전체 인구에 비해 수도권이 비

수도권에 비해 유리하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지표

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와 가설 4는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에서 사회적 약자 집단과 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로서 9개 지표 중 7개 지표

와 종합지수에 대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

과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가설 

2, 가설 4). 9개 차원의 삶의 질 지표 중에서 주거, 직

업,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등 6개 차원 

지표와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두 검정에서 공히 사회

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

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건강과 

교육 두 차원의 지표에서도 하나의 검정에서는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고 다른 검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약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소득 지표에서는 두 사

회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의 차이는 비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

체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주거,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등 4개 차원과 종합지수에서는 두 검정 모두 일

관되게, 그리고 건강과 교육 등 2개 차원에서는 두 검

정 중 하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수도권

의 전체 인구에 비해 비수도권의 동일 사회집단과의 

비교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가설 2, 가설 4). 역

으로 말하면 이들 6개 지표와 종합지수에서 비수도권

의 사회적 약자 계층은 비수도권의 전체 인구에 비해 

수도권과의 격차에서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다. 

셋째,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

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다(가설 1, 가

설 3). 전체 인구 평균적 삶의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

도권 사이에 비교해보면, 소득, 건강, 교육 등에서는 

수도권이 유리하지만, 주거, 사회관계, 정치참여 등

에서는 비수도권이 유리하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

에서는 두 검정 사이의 결과가 인구수 통제 여부에 따

라 약간 달라진다. 그 결과 종합지수에서도 전체 인구

의 관점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유의미하

<표 6> 가설 검정 결과

연번 연구가설
집단 

구분
채택 지표

기각 지표

동등/미정 부등호 반대

가설 1
zSUj＞0, zMj＞0
(수도권 유리)

약자
소득, 건강, 교육, 사회참여, 

유희, 종합
주거 직업, 사회관계, 정치참여

전체 소득, 건강, 교육, 유희 사회참여, 종합
주거, 직업, 사회 관계, 

정치참여

가설 2 dj = zSUj-zMj≠0 -
주거, 직업, 건강,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종합
소득, 교육, 

가설 3
β12＞0, β22＞0
(수도권 유리)

약자 소득, 직업, 건강, 교육, 종합
주거,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사회관계

전체 소득, 직업, 건강, 교육 종합
주거,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가설 4 β12≠β22 -
주거, 직업, 교육, 사회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유희, 종합
소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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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일관되게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들은 직업과 사회관계 

차원에서 수도권의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악한 상황이다(가설 2, 가설 4). 특히 사회관계 차원

에 대해서는 총격차(가설 1)와 순격차(가설 3) 검정 모

두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열악한데, 사회적 

약자 계층은 더욱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가설 4). 직업 차원에서는 총격차(가설 1)에서는 수도

권이 더 불리하지만, 순격차(가설 3)에서는 수도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도 수도권 사회적 약

자 계층의 전국적 지위는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전국적 

지위보다 낮다(가설 2, 가설 4). 

이상의 결론은 지역 내 계층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

고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표에 따라 서

로 상쇄되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거의 없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많은 지표

에서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전체 

인구의 평균적 지역 격차가 줄어든 사실만 보고, 비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

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삶의 질은 열악한 처지에 머물

러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이들 사회 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함

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 교육 등 분야

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계층별 비교에서 비수도

권의 사회적 약자가 전체 인구에 비해 더욱 더 취약한 

부분이므로 꾸준히 관련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관

계와 직업 등 일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약자

들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이러

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

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처럼 이 연구는 장소의 평균에 기반을 둔 지역정

책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이 결합되고 수렴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전체와 하위집단 사이의 비교를 통해 지역

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

주는 학술적 의의도 갖는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9개 지표 이외의 역량 접근법의 모든 차원들의 지표들

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지표들 간의 중요도

를 반영하는 가중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들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집단별로 상

이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주

1) 실증연구는 이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지역에 

대한 투자의 불평등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실증 연구들은 지역에 대한 인프라 및 경제 개발 투자

가 불평등하지 않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결

과를 보여주기도 한다(Sanchez, 1998; Bartik, 1991).

2)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들에 대해 샤피로-윌크(Shap-

iro-Wilk) 정규성 검정을 해보면, 사회참여 차원의 지표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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